· 참고자료
대한민국건국강령
제1장 총 칙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이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머리와 꼬리가 고르고 평평하게 자리하여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함을 보전할 수 있다)」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과 이화세계(理化世界: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倂之弊): 성조들의 지극히 공평한 분수법을 따라 후인들이 사사로이 겸병하는 폐단을 혁파한다」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혁명의 역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옛 법과 신법을 서로 참조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되찾음)할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한외모(以捍外侮)하야 복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내 동포에게 바라는 것은 나라의 치욕을 잊지 말고 참고 견디며 노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덕으로 외국의 모멸을 막아내어 우리의 자유독립을 되찾으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시켰으니 우리 민족의 노소남녀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
五. 우리나라의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는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천명하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하라」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의 3⋅1 혈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월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 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 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창조 발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민족의 전제정치를 전복하고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1보의 착수이었다. 우리는 대중의 핏방울로 창조한 신국가 형식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공동 혈전할 것임
六. 임시 정부는 1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포하고 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闡明)하였으니 이른바 「보통선거제도를 실시하여 정권(政權)을 균(均)하고 국유제도를 채용하여 이권을 균(均)하고 공비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均)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해서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혁제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사라지고 소수 민족에 대한 침략⋅능욕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고 낮음이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야 또한 이러하게 한다」 하였다. 이는 삼균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널리 크게 펼쳐 일으킬 것임
七. 임시 정부는 이상에 근거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建國)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均治)의 삼종 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임
제2장 복 국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 정부와 임시 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1기라 할 것임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의 기구가 국내에 옮겨 설치되어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2기라 할 것임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하고 평등 지위와 자유 의지로써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四. 복국기에는 임시약헌과 기타 반배포한 법규에 의하여 임시 의정원의 선거로 조직된 국무위원회로써 복국의 공무를 집행할 것임
五. 복국기의 국가 주권은 광복운동자 전체가 대행할 것임
六. 삼균제도로써 민족의 혁명의식을 환기하며 해내외 민족의 혁명 역량을 집중하여 광복 운동의 총동원을 실시하며 장교와 무장 대오를 통일 훈련하여 상당한 병력의 광복군을 곳곳마다 편성하여 혈전을 강화할 것임
七. 적의 침탈 세력을 박멸함에 일체 수단을 다하되 대중적 반항과 무장적 투쟁과 국제적 외교와 선전 등의 독립운동을 확대 강화할 것임
八. 우리 독립운동을 동정하고 원조하는 민족과 국가와 연락하여 광복운동의 역량을 확대할 것이며 적 일본과 항전하는 우방과 절실히 연락하야 항일동맹군의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것임
九. 복국 임무가 완성되는 단계에 건국 임무에 소용되는 인재와 법령과 계획을 준비할 것임
十. 건국시기에 실행할 헌법과 중앙과 지방의 정부조직법과 중앙의정원과 지방의정원의 조직급 선거법과 지방자치제도와 군사 외교에 관한 법규는 임시 의정원의 기초와 결의를 경과하야 임시 정부가 이것을 반포할 것임
제3장 건 국
一. 적의 일체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완전히 박멸하고 국가의 수도를 정하고 중앙 정부와 중앙의회의 정식 활동으로 주권을 행사하며 선거와 입법과 임관(任官)과 군사와 외교와 경제 등에 관한 국가의 정령이 자유로 행사되어 삼균제도의 강령과 정책을 국내에 시행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함
二. 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체가 고급 교육의 무료 수학이 완성되고 보통선거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里) 동(洞) 촌(村)과 면(面) 읍(邑)과 도(島) 군(郡) 부(府)와 도(道)의 자치조직과 행정조직과 민중단체와 민중조직이 완비되어 삼균제도와 배합 실시되고 경향 각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三. 건국에 관한 일체 기초적 시설 즉 군사⋅교육⋅행정⋅생산⋅교통⋅위생⋅경찰⋅농공상⋅외교 등 방면의 건설 기구와 성적이 예정 계획의 과반이 성취될 때를 건국의 완성기라 함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영구히 시행함
가. 노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입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라. 보통선거에는 만 18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 년수⋅사회출신⋅재산 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23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모든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마. 인민은 법률을 지키며 세금을 바치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무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五. 건국 시기의 헌법상 중앙과 지방의 정치기관은 아래의 원칙에 의지함
가. 중앙 정부는 건국 제1기에 중앙에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의회에서 통과한 헌법에 의지하여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의로 국무를 집행하는 전국적 최고 행정기관임. 행정 분담은 내⋅외⋅군⋅법⋅재⋅교통⋅실업⋅교육 등 각 부로 함
나. 지방에는 도에 도 정부 부⋅군⋅도에 부⋅군⋅도 정부를 두고 도에 도 의회 부⋅군⋅도에 부⋅군⋅도 의회를 둠
六. 건국시기의 헌법상 경제체계는 국민 각개의 균등생활을 확보함과 민족 전체의 발전과 및 국가를 건립 보위함에 깊은 관계를 가지게 하되 아래의 기본 원칙에 의지하여 경제 정책을 시행함
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을 국유로 하고 토지⋅광산⋅어업⋅농림⋅수리⋅소택과 수상⋅유기상⋅공중의 운내수사업과 은행⋅전신⋅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공⋅상 긔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 방산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등기업은 사영으로 함
나. 적의 침점 혹 시설한 관⋅공⋅사유 토지와 어업⋅광산⋅농림⋅은행⋅회사⋅공장⋅철도⋅학교⋅교회⋅사찰⋅병원⋅공원 등의 방산과 기지와 기타 경제⋅정치⋅군사⋅문화⋅교육⋅종교⋅위생에 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附敵者)의 일체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
다. 몰수한 재산은 빈공(貧工) 빈농(貧農)과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한 국영(國營) 혹 공영(公營)의 집단 생산기관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함
라. 토지의 상속(相續) 매매(賣買) 저압(抵押) 전양(典讓) 유증(遺贈) 전조차(轉租借)의 금지와 고리대금업과 사인의 고용농업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두레농장⋅국영공장⋅생산소비와 무역의 합작기구를 조직 확대하여 농공 대중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수준을 제고함
마. 국제무역⋅전기⋅자래수와 대규모의 인쇄⋅출판⋅전영⋅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
바. 노공(老工) 유공(幼工) 여공(女工)의 야간 노동과 연령⋅지대⋅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함
사. 공인과 농인의 무료 의료를 널리 시행하야 질병 소멸과 건강 보장에 힘씀
아. 토지는 자력자경인(自力自耕人)에게 분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래의 고용농⋅소작농⋅자작농⋅소지주농⋅중지주농 등 농인 지위를 보아 저급(低級)에서부터 우선권을 줌
七. 건국 시기의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측은 국민 각개의 과학적 지식을 보편적으로 균등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원칙에 의지하여 교육정책을 시행함
가. 교육 종지는 삼균제도로 원칙을 삼어 혁명공리의 민족정기를 배합 발양하며 국민도덕과 생활지능과 자치능력을 양성하야 완전한 국민을 조성함에 둠
나.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 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 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로 시행함
다. 학령이 초과되고 초등 혹 고등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인민에게 일률로 무료 보습교육을 시행하고 빈한한 자제로 의복과 음식을 스스로 갖추지 못하는 자는 국가에서 대신 제공함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매 1읍, 1면에 5개 소학과 2개 중학 매 1군 1도 1부에 2개 전문학교, 매 1도에 1개 대학을 설치함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 훈련으로 하는 이 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사. 공사 학교는 일률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재외 교포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시행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조소앙편(3)』, 1997, 188~194쪽(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제1권, 2005에 재수록)
화북 조선 독립 동맹 강령
一. 본 동맹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통치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민주공화국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의 제 임무를 규정한다.
(一) 국민 일반의 직접선거에 의거하여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
(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신앙⋅사상⋅파업의 자유를 확보한다.
(三) 국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제도를 실현한다.
(四) 법률적⋅사회 생활적 남녀평등을 실현한다.
(五) 자주 평등의 원칙 아래 세계 각국 및 민족 간에 우호 관계를 건립한다.
(六) 조선 내 일본 제국주의자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대규모 기업을 국영화하며,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준다.
(七)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고 노동의 사회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八) 각종 부역 및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한 누진세 제도를 수립한다.
(九) 국민의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한다.
(十) 조선 문화를 발전시키고 연구하며 국민 문화를 보급한다.
二. 본 동맹은 조선 독립을 위해 분투하는 하나의 지방단체로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 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임무를 규정한다.
(一) 대중의 생활을 제고하고 혁명운동 및 대중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대중적 일상 투쟁에 적극 참가한다.
(二) 대중의 혁명적 훈련 및 조직적 발전에 적극 노력한다.
(三) 중국, 특히 화북 각지에 거류하는 조선 동포의 정치⋅경제⋅문화적 이익을 위하여 분투한다.
(四) 전 조선 민족의 반일 통일전선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한다.
(五) 전 조선 민족의 반일 무장투쟁 확대를 위하여 혁명 무장 대오 건립에 노력한다.
(六) 일본 파시스트의 중국 침략에 반대하며 중국의 항일 전쟁에 적극 참가한다.
(七) 동방의 각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과 일본 인민의 혁명 반전운동에 협조하고, 세계 파시스트와의 정의의 전쟁을 지지한다.
〈진찰기일보〉, 1942년 8월 25일(국가보훈처,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Ⅴ 중국편①, 1992, 250쪽에 재수록)
조선 건국 동맹 강령
(一)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하고 조선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일
(二) 반추축국 여러 나라와 협력하여 대일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방해하는 일체의 반동세력을 박멸할 일
(三)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행을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노농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일
이만규, 『여운형투쟁사』, 총문각, 170쪽, 1946년 5월 25일
저작권 정책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진 이용 안내
1380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86 국사편찬위원회   COPYRIGHT © NATIONAL INSTIT첫 번째 사료는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발표한 포고문 속에 들어 있는 「건국 강령」 원문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공보』 제72호(1941년 12월 8일 간행)에 실려 있다. 이를 기초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 1887~1958)이고,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발표되었다. 당시 국무위원은 김구(金九, 1876~1949) 주석을 비롯해 이시영(李始榮, 1869~1953), 조성환(曹成煥, 1875~1948), 조완구(趙琬九, 1881~ 1954), 조소앙, 박찬익(朴贊翊, 1884~1949), 차리석(車利錫, 1881~1945)이었다.
이에 앞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통해 민주 공화국 수립이라는 독립운동의 대원칙을 천명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어 1931년 4월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선언」을 발표하여 개략적인 독립 후 국가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태평양 전쟁 발발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면서 일제로부터 국토와 주권을 되찾아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 발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었다.
건국 강령은 총강(總綱)⋅복국(復國)⋅건국(建國)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민족국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장 ‘복국’에서는 독립운동의 단계와 임무를 3단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제3장 ‘건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해방 이후 어떤 국가를 만들고자 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데, 정체는 민주공화국이고 균등 사회를 실현한다는 전제 아래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정리해 놓았다. 민족국가 건설 방향은 크게 정치⋅경제⋅교육 세 분야로 정리하였다. 정치 분야의 핵심은 인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한 규정, 특정 정권이나 특권계급에 의한 독재 배격을 통한 정치적 균등의 실현에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가, 교육 분야에서는 의무교육제 실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는 강령을 기초한 조소앙의 삼균주의(三均主義)에 바탕하고 있으며, 당시 중국 관내 지역 독립운동 세력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는 좌우를 망라한 통일된 민족국가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두 번째 사료는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의 강령이다. 화북 조선 독립 동맹은 1942년 7월 중국 타이항 산(太行山) 지구에서 만들어진 조직으로, 그 전신은 화북조선청년연합회였다. 1941년 중반 조선의용대가 타이항 산 지구로 넘어와 합세하면서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42년 7월 화북조선청년연합회 제2차 대표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화북 조선 독립 동맹으로 개칭하였고, 조선 의용군 화북 지대를 독립 동맹에 배속시켰다. 아울러 두 번째 사료에서 보이듯이 강령과 선언을 채택하여 정치적인 목표와 당면 과제, 활동 방침 등을 밝혔다. 강령의 전반부는 정치적 목표와 과제에 대한 내용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를 타도하고 조선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목표였으며, 10개 항에 걸쳐 구체적인 과제를 열거하고 있다. 후반부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당면 임무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사료는 조선 건국 동맹 강령이다.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8월 여운형(呂運亨, 1886~1947)의 주도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제가 수세에 몰리자 여운형은 일제의 패망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건국 준비 활동을 개시하였고, 그 결과 일제의 패망을 약 1년 앞둔 시점에 조선 건국 동맹이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동맹과 관련된 문서 자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결성 당시 1차 자료는 현전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료는 조선 건국 동맹 관계자이자 여운형과 밀접하게 연결됐던 이만규(李萬珪, 1882~1978)가 해방 이후 저술한 『여운형투쟁사(呂運亨鬪爭史)』에 나오는 내용이다. 실제 강령이 이처럼 소략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조선 건국 동맹의 정치적 목표와 지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화북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은 1940년대 초반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대표적 정치 세력 혹은 운동 단체였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고 중심 활동 무대도 상이했지만, 일제의 침략 전쟁에 맞서 각각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이 수립하고자 하는 독립국가의 모습은 각각의 강령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든 세력이 결집하여 항일 전선에 나서자는 것, 이를 통한 일제의 식민 통치 타도와 민주공화국 수립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목표는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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